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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다 종합적인 정치적 토론이 활성화되고 더 나
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
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런 규제 정책에 대한 원칙이
2010년 이후 이른바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2)라고 이름을 붙인 ‘더 나은 규제
(Better Regulation)’ 이니셔티브의 초석 역할을 했
다. 이는 EU 규제 품질과 이행 대책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EU가 직면했던 문제인 규제 정
당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사용됐다.
이들 정책은 규제 품질 개선과 규제 이행을 통한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왔다. 물론 그 파급
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정책이 효
과적이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평가가 이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를 판단하
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2세대 규제 정책이 등장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규제가 더 이상 일방적이며 관념적인
파급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제는 반드시 ‘악’이거나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
는다. 사회와 시장에 혜택을 창출해 제공한다는 인
식이 있다. 이런 규제 정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접근
방법들은 과학적인 평가 방법3)을 사용해 비용과, 혜
택, 위험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규제 정당성을 확
보하겠다는 생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1세대 규제 정
책의 경우 규제의 (직접적, 간접적) 비용을 평가하는 데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EU의 표준 비용 모델4)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혜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규제의 혜택은 무엇일까? 먼저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법(Environmental
law)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낮출 수 있다. 또 형법은
절도와 폭력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세법은 정
부의 세입을 높여준다. 어느 정도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산출할 수 있는 혜택들이다. 미국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OMB)는 ‘주(州), 지방 및 자치 단
체에 대한 연방 규정 및 단기 권한의 위임의 혜택과
비용에 관한 2012년 의회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2012 to Congress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federal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이라는 보고서
를 통해 연방 규정 및 산하 기관 규정의 비용과 혜
택에 대한 대차대조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 초안에
서 제시한 추정에 따르면, 주요 연방 규정은
1,350~2,180억 달러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납세
규제 수익
기업들은 회계 장부에 대차대조를 기록할 때 비용, 원가 항목을 차변에, 자산, 대변, 매출
항목을 대변에 기록한다. 물론 정부와 기업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을 돌이
켜보면 규제 비용과 부담이라는 차변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다. 정부 규제는 국민과
기업에는 ‘부담’이다. 본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자유 시장 경제의 성
장 잠재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힘들지만 규제가
혜택을 창출한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규제에 대한 사상적인 관점은 OECD 국가
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규제 정책에 처음 반영되기 시작했다.
사실 이와 같은 정책의 기원은 미국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이런 규제 정책과 관례를
발전시켜왔으며, 여기서 1세대 규제 정책은 1. 최후의 정책 도구로서의 규제, 2. 규제 효과
에 대한 (정량적) 측정, 3. 라이프사이클 동안의 유지, 즉 규제 전달과 이행을 통한 결과 창
출의 3가지 원칙에 뿌리를 둔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 아래 다양한 규제 정책이 마련됐다. (지나친) 규제는 실물 경제와 국
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사상에 힘이 실리면서, 규제 품질과 이행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책 및 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OECD 국가가 중심이 됐다. 현재 많은
정부들이 체계적으로 규제를 평가하고, 간소화하거나 해지하는 규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
하고 있다. 또 근본 문제를 분석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대안을 조사하고, 규제 영향을 평가
하고, 규제 이행 및 집행에 따른 영향을 예비 조사하는 등의 규제 도입 과정을 개선하는









1) 빔 보우먼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Leiden University)의 헌법 및 행정법 담당 교수로 라이덴 공법 대학원의 학술
총괄 이사(Acadmic Director)와 IAL(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Legislation)의 회장을 맡고 있다.
2) http://ec.europa.eu/governance/betterregulation/indexen.htm
3) 참조: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of president Obama 2010, section 5.
4) 본 모델은 기존 행정 부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는 의무적인 법적 정보와 보고 의무(신청, 양식, 통계,
지원 문서) 등에 귀인해 행정, 국민, 경제에 초래되는 부담, 다시 말해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이다. 
5) OMB가 2001년 10월~2011년 9월30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주요 연방 규정의 연간 혜택 추정치는 1,410~7,000억 달러이다. 반면 연간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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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80~440억 달러이다5).
그러나 OMB는 모든 비용과 (특히) 혜택을 화폐화하
거나 정량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규
제에 따른 간접적 혜택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과 거래에서 안정
과 신뢰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에 어떻게 가
격을 책정할 것인가? 정부는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
입한다. 반독점법, 수입 제한 규정, 국가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규제를 통해 시
장을 조성한다. 사업 면허 및 법률 서비스 거래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간접적 효과를 정량화하고
가격을 책정하기란 아주 어렵다.
 
새로운 세대의 규제 정책은 규제 도입을 사전 준
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위험 평가를 통해 ‘상황’ 및 ‘위
협’ 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를 정성적, 정량적6)으로 판
단한다. (특히 보험 회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은 위험
평가와 관련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또 특정
활동과 사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정량화, 심지
어는 금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런 위험 평가 방법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
정 규제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더욱 명확히 추정해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했다. 특히 의료법
(health care law)과 환경법과 관련된 평가 방법은
확고한 기반을 닦았다 할 수 있다7).
요약하자면, 1세대 정책을 토대로 구축된 2세대
규제 정책은 ‘관념적인’ 표피를 벗겨내고 규제 사전
평가를 통해 규제의 혜택과 위험을 분석한다는 개념
을 도입했다. 이는 점진적이 아닌, ‘급전(急轉)’에 해
당하는 개념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세
대 규제 정책과 2세대 규제 정책은 잘 어울리지 않
는다. 사실 문화와 신념 측면에서는 충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OMB의 일부이기도 한 정보규제국
(OIRA)이 지난 2011년 6월, 앞서 언급한 2세대 규
제 정책 평가 방법을 이용해 연방 규정의 비용을 처
음 추산하면서 비롯된 논쟁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몇 년 전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을 수장으
로 맞은 OIRA는 미국 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stration)에서 한 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것과 같은 규제 ‘쓰나미’에 대한 증거를 발
견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SBA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규제 비용이 1조 7,000억
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MB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규제 비용은 620억 달러를 넘지 않아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8). 이런 규제 비용에 대
한 현실적인 반응은 씁쓸하고 통렬하다. 일부는
OMB가 산출한 비용을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
하고 있다9). 그러나 이는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른
다. 수치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규제할지에 대한 논쟁에 가깝
기 때문이다. 
6) 정략적 위험 평가를 위해서는 ‘위험의 2개 요소(R)’, ‘잠재적인 손실 정도(L)’, ‘손실이 발생할 확률(P)’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7) 영국의 사례 참조: http://www.hse.gov.uk/msd/risk.htm.
8) 캐스 선스타인이 ‘워싱톤 포스트’를 통해 주장.
9) 참조: 웨인 크루스(Wayne Crews)의 ‘정부 규제 비용(The Cost of Government Regulation)’/ 포브스지 2011년 7월 7일
When businesses balance their books, they make a
list of the accounts of their costs, expenses, debts and
losses on the one hand, and list the assets, credit and
revenue on the other. Although, admittedly,
governments cannot be equated with companies,
when it comes down to the business of regulation the
last decades we tended to one-sidedly focus on the
cost and burdens of 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was more or less framed as an activity that
was burdensome to citizens and businesses as such,
because it either restrains liberties or imposes
obligations and – by this very nature – frustrates the
growth potential in a free market economy. The idea
that regulation yields benefits too was, although not
altogether ignored, not very prominent in this line
thinking. These more or less ideological perceptions
of regulation are reflected in the first generation
regulatory policies that have been adopted since the
mid-1990s in a lot of OECD countries. These
policies, in turn, are modelled and inspired by
regulatory policies and practices elaborated in the
United States ever since the 1970s. These first
generation regulatory policies are generally based on
three pillars: 1. regulation as a last resort policy
instrument, 2. (quantified) estimation of effects of
proposed regulation, and 3. lifecycle maintenance:
delivery and performance of regulation (getting the
result in). 
On these pillars various regulatory policies have
been built. Ever since the idea caught on that
(over)regulation does seriously affect the real
economy and overall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programmes, policies and institutions to improve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 have
mushroomed, especially in OECD-countries. A lot of
jurisdictions nowadays have regulatory reform
programmes in place (e.g. with systematic evaluation
of regulation, deregulation and/or simplification
programmes) and policies aimed at improving the
preparation of regulation (thorough analysis of the
underlying problem, clear objectives, due attention
for alternative instrument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preliminary scrutiny of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etc.) and the
evaluation of regulation. The general idea is that if
regulation has a solid evidence base, the (political)
debate will be more comprehensive, and the outcome
will be better. Especially i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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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tenets of regulatory policy have been made the
cornerstones of the Better Regulation initiative
(labelled ‘Smart regulation’ since 2010)2). They are
used in an attempt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EU legislation (which has been
compromised) but also to improve the overall
legitimacy of it – a problem that is vexing the EU
over the last decade. 
Undoubtedly these policies have hel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 and to boost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ies that have put them in
place, although there is not really known a lot about
the effects. Not because the policies are ineffective,
but simply because they have not been evaluated as
of yet. In most cases it is still too early to tell. 
What is however very interesting to see is that there
seems to be a second generation of regulatory
policies in the making. Key to the new policies is that
they do not have a more or less one-sided,
ideological, approach to the phenomenon of
regulation. Regulation is no longer necessarily a bad
and costly thing, in this vain of thought, but there is
the recognition that it produces benefits for society
and markets as well. In these most recent approaches
to regulatory policies the underlying idea is to come
up with an even more evidence based balancing of
costs, benefits and risks, using state of the art
scientific methods for the appraisal3). Most first
generation regulatory policies have come up with
more or less objective methods to assess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regulation (for instance the
standard cost model used in the EU)4) but there a very
few objective methods to assess the benefit of
regulation. 
What are the (relevant) benefits of regulation? First
of all of course there are the direct benefits of
regulation. Environmental law may, for instance,
lower levels of CO2 in the atmosphere, criminal law
may reduce theft and violence, and tax law may raise
the revenue for the government. All these benefits
can – to a certain extent – be calculated even
monetized. In a very interesting ‘Draft Report 2012 to
Congress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federal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 the US presidential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tried to give a
balanced account of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 (including the agency-regulation). The
draft report estimates that – if one tries to consider
the benefits of regulation seriously – that major
federal regulations provide benefits of from $135
billion to $218 billion annually, while costing tax
payers between $38 billion and $44 billion5). Not all
costs and – especially – benefits of regulation can be
quantified or monetized, the OMB stresses in its
report. Especially the indirect benefits of regulation
are particularly hard to measure. Effective regulation
for instance provides stability of and trust in markets
and trade: how to put a price on that? Governments
intervene in markets by regulation (for instance with
anti-trust law, import restrictions or bans on state aid)
or create markets by regulation (trade in licences, or
legal services, etc.). These more or less indirect
effects are indeed very hard to quantify and price. 
A second element of new generation of regulatory
policies is the focus on risk assessment as part of the
preliminary scrutiny of regulation. Risk assessment is
the determination of quantitative6) or qualitative value
of risk related to a concrete situation and a recognized
threat. Businesses and enterprises (especially the
insurance branch) have a lot of experience in risk
assessment and have come up with methods to assess
and quantify (even monetize) risks of activities and
events. Over the last years these methods have also
made their way into the overall ex ante assessment of
proposed regulation as a means to get a better
estimate of all aspects involved in regul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law and
environmental law these appraisal methods seem to
get a firm foothold7). 
In sum second generation regulatory policies build
on the first generation policies, but peel of the
ideological skin and add to it the need for analysis of
risks and the benefits of regulation during the ex-ante
assessment of proposed regulation. It does not seem
to be a landslide development to add two elements to
a policy, but conceptually it is a sort of a turnabout.
First generation and second generation regulatory
policies do not go well together, they do indeed
collide in a sort of a clash of cultures and beliefs. As
maybe witnessed by the debate that came up in the
US when the White Hous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 (part of the presidential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in June 2011
gave its first estimate of the cost involved in federal
regulation employing the second generation
regulatory approach. OIRA – since a few years
headed by the Cass Sunstein – voiced in the public
debate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be found for a
‘tsunami’ of regulation, claimed in a report by the
Small Businesses Administration (SBA) and that the
SBA-findings of a total of $1.7 trillion regulatory
cost, present a sort of an ‘urban legend’8) because the
OMB could not find more than $62 billion of
regulatory costs annually. The reactions to this reality
check on regulatory cost were bitter and biting, some
of them right out denying the outcome of the OMB
calculation altogether9). No wonder, maybe, because
the discussion does not seem to be about the exact
crunching of the numbers but rather more about the
question how and how far government may regulate
markets. 
2) http://ec.europa.eu/governance/better_regulation/index_en.htm. 
3) See for instance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of president Obama 2010, section 5.
4) This model is a methodological approach for systematically measuring a significant share of existing administrative burdens: the
burdens borne by the economy, by citizens and by public administrations which are attributable to mandatory statutory
information and reporting obligations (applications, forms, statistics, supporting documentation, etc.) – in other words, burdens
which are imposed by government. See http://ec.europa.eu/governance/better_regulation/admin_costs_en.htm#_eu_model.
5) Overall the estimated annual benefits of major Federal regulations reviewed by OMB from October 1, 2001, to September 30, 2011, for which
agencies estimated and monetized both benefits and costs, are in the aggregate between $141 billion and $700 billion, while the estimated
annual costs are in the aggregate between $43.3 billion and $67.3 billion. These ranges reflect uncertainty in the benefits and costs of each
rule at the time that it was evaluated. See http://www.google.nl/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2&sqi=2&ved=0CFQQFjAB
&url=http%3A%2F%2Fwww.whitehouse.gov%2Fsites%2Fdefault%2Ffiles%2Fomb%2Foira%2Fdraft_2012_cost_benefit_report.pdf&ei=IB4hUJWcMaq
50QWlz4AQ&usg=AFQjCNGN1mqxxnI1NRuq_EoYrehTqV_kIw&sig2=1v1tzPTlCz_fiHAWo0xszQ 
6)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requires calculations of two components of risk (R):, the magnitude of the potential loss (L), and the
probability (p) that the loss will occur.
7) See for instance in the UK http://www.hse.gov.uk/msd/risk.htm .
8) The way Cass Sunstein put it to the Washington Post.
9) See for instance Wayne Crews, The Cost of Government Regulation, Forbes 7 June 2011.
